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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사회정책 연구의 핵심 주제인 ‘종속변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적절하고, 다차원적이며, 복지국가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대안적 측정방법을 

시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2개 OECD 주요 회원국의 복지국가 변화과정을 2가지 차원과  4가지 

범주(접근성, 관대성, 활성화, 돌봄의 국가책임)로 구분하고, Fuzzy set 접근방식을 통해 16가지 이

념형을 구축하여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비록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각 복지국가

는 나름의 독특한 변화과정을 보이며, 이러한 변화는 질적인 측면을 반영할 뿐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적 

전환이나 체제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주의 복지국가들의 변화는 몇 가

지 이념형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측정, 종속변수의 문제, 접근성, 관대성, 활성화, 돌봄의 국가책임, 

Fuzzy set

1. 서론

복지국가 혹은 비교사회정책 연구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는 ‘복지국가 위기’와 관련되어 있다. 일

부 연구는 복지국가가 1970년대 이후 위기 혹은 축소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O'Connor, 

1973; Schwartz, 1994; Hicks, 1999), 다른 일부는 복지국가 위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재조정

(recalibration), 재건립(recasting; Ferrera, Hemerijck and Rhodes, 2001; Ferrera and Hemerij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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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Hemerijck, 2006), 재편(restructuring; Pierson, 2001), 그리고 이행(transition; Esping- 

Andersen, 1996)의 과정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축소로의 수렴 내용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연

구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가 여전히 건재한 모습으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지(Iversen, 

2002; Swank, 2002; Castles, 2004), 아니면 복지국가의 쇠퇴나 후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지

는 확실한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Jæger and Kvist, 2003). 다시 말해, 복지개혁에 따른 

사회정책의 새로운 유형이나 형태의 등장이 모든 선진 복지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부 

국가에만 해당되는지, 혹은 그것이 ‘패러다임적 전환’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변부적인 수정에 불과한

지에 관한 해답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것이다(Clasen and Clegg, 2007: 166).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

겠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모호성이 종속변수로써 명확하고 확고부동한 복지국가 개념화의 부재에 기

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Pierson, 1998; Kvist, 2005). 각국의 복지체제가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

는지(path-dependency) 혹은 획기적인 전환과정을 밟아오고 있는지(path-breaking)를 고찰하는 것은 

종속변수로써 복지국가를 어떻게 규정하고 측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Wincott(2001: 

409)의 주장과 같이, 복지국가 변화에 관한 연구는 복지국가 개념을 재규정(reappraisal)하는 데서 다

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복지국가를 재규정하고 이를 측정 가능한 지표로 나타내는 것이 결

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Bonoli, Geroge and Taylor-Gooby, 2000: 62). 예를 들어, 복지국가 

측정의 대표 변수로 활용되어 온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자료의 접근성과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국가 간 비교연구의 주요 자료로 가치가 있으나(Castles, 2004), 그것의 이론적 적절성에 대

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Esping-Andersen, 1990: 19-21; Gilbert, 2002: 18; Mares: 2005: 

9). 이에 따라 최근의 연구들은 복지국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별 복

지제도의 대상, 수준, 그리고 질적인 변화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거나, 시민권에 기초하여 국가-가족-

시장이 복지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방식과 그 결합양식에 초점을 맞춘 Esping-Andersen(1990)의 접근

방식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지출데이터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권 지표인 탈상품화 지수나 

이를 개량한 Scruggs(2005)의 관대성 지수(generosity index)도 사회복지지출보다 '변화하는 복지국

가’를 보다 규범적으로 다루는 데에는 적절하지만, 권리에서 책임(혹은 의무)으로 이동하는 복지국가

의 최근 변화 양상을 포착하기는 어려우며(Clasen and Clegg: 2007: 171), --사회복지지출과 같이-- 

여전히 복지-비복지 혹은 제도적-잔여적 복지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Kvist, 2007: 200). 

이러한 기존 지표의 이론적 적절성과 이차원적 해석의 한계와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연구들

이 복지국가의 변화가 실제 어느 정도(degree)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느 방향(direction)으로 가고 있

는가에 대한 실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Esping-Andersen의 복지체제론과 그의 

방법을 따르는 많은 후속연구들이 체제전환(regime shift)이라는 질적 변화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비

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김연명, 2004). 이에 따라 연구자들마다 복지국가의 질적인 변화를 프로그램

적 변화, 제도적 개혁, 그리고 패러다임적 변화로 구분하거나(Hall, 1993), 급진적 변화, 질적 변화, 체

제-특수적 변화(regime specific change)로 표현하기도 한다(Vis, 2007).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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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패턴과 역동을 실증하지 못하거나, 실업급여와 같은 제한된 제도영역에 한정된 변화만을 관찰하는 

데 그치고 있어, 복지국가의 주요 영역 내 변화의 패턴과 역동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 변화와 측정에 관한 연구는 대상 지표의 이론적 적절성이 보장되고, 복지국가 변

화의 다차원적 측면을 반영할 수 있으며, 변화의 정도와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보다 객

관적이고 합리적인 변수의 구성과 방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복지국가의 주요 이론적 차원과 차원별 세부 범주를 설정하고, 적은 사

례 수에도 대상 국가 간 분화(diversity)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Fuzzy set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복지

국가 변화의 역동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2개 OECD 국가의 사회복지 제도에 관

한 변화 내용을 접근성, 관대성, 활성화, 돌봄의 국가 책임 정도 측면에서, 1985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단위로 관찰하였다. 그리고 Fuzzy set 방식에 기초하여 종합점수로 전환하고, 16가지 이념형으로 구축

하여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 변화의 정

도와 방향성, 그리고 변화의 패턴과 역동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복지국가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측

정과 대안적 도구(measurement)의 마련을 시도하였다. 

2. 이론적 논의

본 장에서는 복지국가 변화의 역동을 본격적으로 탐색하기에 앞서, 먼저 복지국가 변화의 의미와 

이를 측정하고자 했던 다양한 시도들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변화의 질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대안

적인 측정방식을 검토할 것이다. 

1) 복지국가 변화의 측정: 종속변수의 문제(dependent variable problem)

최근 비교사회정책 연구자들은 복지국가의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와 관련한 분석차원의 문제와 함

께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적 문제에 집중하면서, 이를 ‘종속변

수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Green-Pedersen, 2004, 2007; Bonoli, 2007; Kühner, 2007; Kvist, 2007).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기존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주로 활용되어 온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나 탈

상품화 지수와 같은 사회권 지표의 경우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사회복지지

출은 복지국가를 설명하기에 이론적․실증적으로 부수적인 현상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구

자들에 의해 비판받아 왔다(Esping-Andersen, 1990; Mares, 2005; Gilbert, 2002). 이러한 비판 외에

도 사회복지 지출은 최소한 네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Green- Pedersen, 2007). 

첫째, 사회복지지출은 국가 간 비교를 위해 GDP 대비 비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영향을 받

을 수밖에 없다. 둘째, 실업급여와 같은 현금이전 프로그램의 지출도 경제 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만약 경제상황의 악화로 실업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실업급여도 증가하게 된다. 셋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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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문제가 있다. 많은 법적 변화들은 즉각적으로 지출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는다. 특히 연금개혁의 

경우 장기적인 효과를 의도하여 계획되기 때문에 한 해의 지출변화가 복지수준의 질적인 변화를 수반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넷째, 수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지출 데이터의 유용성은 높지 않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지출의 경우, 미국은 민간 지출까지를 포함하면 유럽대륙 국가들에 비해 2배 이상이지만, 

15% 이상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단지 더 많은 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니라

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복지국가 변화의 관점에서 보더라

도, 사회복지지출의 감소(혹은 확대)가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로 이어지는지도 불확실하다. 예를 들어, 

지출의 삭감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면서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금수준을 하향 조정하

는 재구조화를 실행한 1990년대 스웨덴 연금개혁은 좋은 사례라고 하겠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주로 활용상의 이론적 적절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면1), 

Esping-Andersen(1999)의 탈상품화 지수는 대체로 여성의 사회권과 돌봄노동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

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가 정의한 탈상품화란 노동자 개인 또는 그 가족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이러한 탈상품화가 비판을 받는 것은 사회권을 영위하

는 주체가 남성노동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Orloff, 1993; Sainsburry, 1996). 따라서 이러한 비

판에 따르면 그의 탈상품화는 상품화된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권 확보의 정도를 측정한 반

면, 여성은 남성의 탈상품화에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는 존재로 상정하는 몰성적 지표라는 것이다. 이

후 Esping-Andersen (1999)은 탈가족주의(defamilialism)2)를 추가한 복지체제론을 제시하였는데, 이

를 측정하기 위해 의료를 제외한 가족 서비스 지출,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 공공보육시설

의 보급, 노인서비스 지출이라는 네 가지 지표를 보완하여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탈가족

화 측정은 단순히 가족의 복지부담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를 고려할 뿐, 가족성원 간 복지부담(특히 

돌봄)이 분배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내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류연규, 2005).3) 

젠더 진영의 다양한 비판과 함께 탈상품화 지수가 받는 또 다른 비판은, 그것이 복지국가 변화 과

정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급여를 둘러싼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의 탈상품화와 계층화는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가 포함된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이 복지

국가 제도를 통해 구현되는 특정한 차원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인식은 국가가 ‘시장으로부터’ 개인의 

시민권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한 측면을 다룬다는 점에서 권리측면만을 부각하는 한계가 

있다(Deacon, 1994; Kvist, 2005). 물론 Esping-Andersen(1990: 99)도 사회권이 조건없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으며 특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기는 했으나, 이는 Clasen and Clegg(2007)이 

1) 물론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책 형성의 역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복지지출의 1차 차분변
수나 매년 평균 성장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Kittel and Obinger, 2003), 이것이 사회복지지출
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극복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 그가 말하는 탈가족주의란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보호노동이 복지제도에 의해 사회화됨으로써, 서비
스 부담을 가족에게 전가․의존하지 않는 정도(국가에 의해 가족의 서비스 부담이 경감되는 정도)

를 말한다.

3) 물론 최근에는 가족 내 성별 역할 분담 뿐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제도적 지원
도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나, 탈상품화 또는 탈가족화라는 것이 국가 제도를 나타내는 것이
므로 이를 혼용하기보다 전제조건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류연규(2005: 21)의 지적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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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범주조건과 상황조건일 뿐 자격부여와 관련한 책임이나 규제와 같은 조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라는 점에서 시민권에 종속된 의무나 책임과는 다르다. 문제는 비록 사회권 지표로써 대표되는 탈상

품화 지수가 복지제도의 양과 질을 다차원적으로 종합화했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Scruggs, 2006: 

351), 권리에 기반한 탈상품화 지수만으로는 권리에서 책임으로 이동하는 최근의 양상을 포착하기 어

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종속변수들은 변화의 다양성(varieties of welfare state change)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비교사회정책 영역에서 변화란 제도적 복지와 잔여

적 복지, 또는 복지와 비복지 간의 이동으로 파악되어 왔다(Kvist, 2007: 200). 이러한 인식론은 제도

적 복지국가의 현금이전은 보편적이고 관대한 반면, 잔여적 복지국가는 최소한의 보장과 구호 가치가 

있는 빈민(deserving poor)을 타겟화한 프로그램만 발달한다는 인식으로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이분법(dichotomy)은 국가들의 복지실태를 명확하게 구획하여 보여줄 수 있는 반면, 어

떤 측면의 복지(제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단

점이 있다. 물론 변화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체제전환(regime shift)의 여부를 포착하지 못하는 방법

론적 결함이 있다는 비판(김연명, 2004)이나 변화의 종류와 복지국가의 질적전환에 대한 몇 가지 언

급들(Hall, 1993; Pempel, 1998)4)이 있어 왔지만 구체적인 실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무엇보다도 

많은 저작들이 다양한 복지자본주의의 변화양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지나치게 역사적 관점

에 대한 서술이 강조되면서 변화의 패턴들을 종합적으로 실증하는 데에는 실패하거나, 여전히 기존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5)를 갖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복지국가의 변화를 측

정할 때 나타나는 종속변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Fuzzy set 

접근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제도의 범위가 협소한 변수설정으로 인해 일반화하기 어렵다

는 문제를 갖는다. 예를 들어, Kvist(2007)와 Vis(2007)는 복지국가들의 시계열적 변화과정과 정도, 

그리고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변화의 질적 측면을 부각시켰지만, 전자는 실업급여만을 

4) 예를 들어 Pempel(1998: 15-6)은 단순한 조정과는 달리 체제전환은 정치․경제․사회적 수준의 연
합적 조정(coalitional adjustment)과 주요 공공정책의 선회(redirection)가 현 체제의 균형을 새로운 
균형으로 견인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한편 Hall(1993)은 복지국가의 변화를 정책도구의 
조정(프로그램적 변화), 제도적 개혁, 그리고 정책목표나 우선순위의 실질적 변화를 담당하는 패러
다임적 변화로 구분하는데, 김종건(2004: 22)은 복지개혁의 ‘양적변화가 질적인 변화로 넘어서는 임
계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Hall이 제시한 변화들 중 세 번째 항목인 정책목표 또는 우선순위의 변
화를 체제전환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한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Vis(2007)는 
기존 복지체제를 강고하게 유지하는 방식의 체제-특수적 변화(regime specific change)도 변화의 한 
축임을 강조한다. 복지국가의 변화를 단순히 제도-잔여 등과 같은 이분법적 논리로 구분하기보다 몇 
가지 수준으로 분화시켜 파악하려는 이와 같은 경향은 기존의 방식보다 변화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변화의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이라는 최근의 연구경향에 좋은 선례라고 
할 수 있다. 다차원적 복지국가 변화에 대해서는 ESPAnet(2007), Kühner(2007), Scruggs and 

Pontusson(2008) 등을 참조하시오.

5) 예를 들어 Esping-Andersen(1990)은 세가지 형태의 복지국가를 제시했지만, 이 또한 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라는 이분법적 방향성을 기각한 것은 아니다(Kvist, 2007: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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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하고 있으며, 후자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만을 고려하고 있어, 복지국가 전반에 대한 이해보다는 

특수한 복지제도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주요 종속변수인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과 탈상품화 지수와 같은 기존 측정

방식의 문제는 ‘이론적 개념화의 문제’(Green-Pedersen, 2004: 3)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실

제 복지국가의 변화를 올바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복지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규칙과 표준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차원으로 어떤 기준을 어떻게 선택하고 조작화하느냐에 달

려 있다고 할 수 있다(Esping-Andersen, 1990: 98). 무엇보다도 이러한 차원을 이론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복지국가 변화를 간명하게 인식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다(Kvist, 

2005: 173). 다음 소절에서는 기존 지표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국가 변화와 역동을 파악하는 데 

용이한 종속변수로써의 복지국가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계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 복지국가의 2가지 차원과 4가지 범주

본 연구에서는 최근 복지국가 변화의 차원을 크게 이전 양식(old type)과 새로운 양식(new type)

으로 구분하고, 차원별로 각각 2가지의 세부 범주(접근성과 관대성, 활성화와 돌봄의 국가 책임성)를 

설정함으로써, 기존 지표들보다 다차원적인 복지국가 변화양상을 포착하고자 한다. 특히 복지국가 전

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기존 선행연구들의 협소한 변수정의 문제나 제도 특수적 변화만을 고찰하

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이전 양식의 주요 제도영역으로 실업, 연금, 보건의료를 포함하

고, 새로운 양식에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돌봄의 사회화 정도를 상정함으로써 복지국가 주요 측면

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이전 양식이란 전통적 복지국가들이 주로 남성노동

자를 중심으로 복지를 생산하고 제공하던 형태를 말하는데, 이의 세부 범주로는 접근성(accessability)

과 관대성(generosity)을 설정하였다. 한편 새로운 양식의 복지국가는 탈산업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증가 등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적 욕구인 돌봄(care)의 탈가족화와 수급

에 따른 시민으로써의 의무를 강조하는 최근의 복지개혁 논의를 반영하여 활성화(activation)를 상정

하였다.

먼저 전통적 형태의 복지생산과 제공형태를 관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Esping- Andersen(1990)

이 구분한 탈상품화의 핵심적 차원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는 사회적 권리가 복지국가 제도로 구체화

되는 방식을 크게 접근성(accessibility) 또는 적용범위(coverage)와 관대성으로 구분했는데, 그가 바

라보는 급여에 대한 접근성이란 수급자격의 규칙이나 제한과 같은 것으로, 만약 제도가 수급권을 부

여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고용 이력이나 경력기간 등을 자격의 규칙으로 설정하였다면, 비록 보편주의

적 설계에 기반해 있더라도 제도의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그가 

강조하는 것은 소득대체율로 대표되는 복지제도의 관대성이다. 복지국가의 제도가 높은 소득대체율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에서 간주하는 적절한 생활수준이 가능하다면, 개인은 시장소득에 대한 의

존도가 감소할 것이다. 물론 그는 수급적용범위(coverage)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

이 특정 급여의 대상이 되는가의 문제는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이 얼마나 용이한가를 의미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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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그의 적용범위를 접근성의 일환으로 간주한다.

한편, 새로운 형태의 복지국가는 탈산업화와 관련한 표면화되는 새로운 사회적 욕구와 이에 따른 

특정한 사회적 대응양식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Taylor-Gooby, 2004; Esping-Andersen, Gallie, 

Hemerijk and Myles, 2003). 따라서 변화하는 복지국가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은 이들 욕구들이 사

회적 긴장과 재정적-정치적 압박을 추동하는 과정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실업, 질병, 노령과 같은 기존

의 사회적 위험(old social risks)과는 달리 가족 내 돌봄노동과 노동시장에 집중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먼저 맞벌이 가구와 이혼가정 등이 증가함에 따

라 남성은 가정의 생계를 도모하고 여성은 가정 내 가사와 돌봄을 전담하는 과거의 지배적인 표준화

된 가족형태를 더 이상 제도적으로 가정하기가 어려워졌다(Esping-Andersen, 1996). 특히 노동시장유

연화와 고용시장의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가구 소득의 감소, 여성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경제활동 참

여의 증대 등은 가족 내 돌봄노동의 공백을 유발시킴으로써 돌봄의 사회적 지원정책이 그 어느 때보

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으로는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금지원(대표적으

로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등), 육아휴직이나 부모휴가, 탄력근무제도와 같이 일-가족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정책, 그리고 보육시설과 같은 서비스 지원 정책이 대표적이다(송다영, 2008: 

10). 

이와 함께 최근의 복지개혁이 보여주는 특징은 급여에 대한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과 함께 보다 적

극적이고 고용중심의 의무 이행에 대한 강조를 결합한다는 점이다(Janoski, 1998; Kvist, 2007). 사실 

‘노동의무에 대한 강조’가 조절이론(regulation theory)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근로연계복지(workfare)

로의 이행경향을 압축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노동에 대한 의무는 어떤 복

지체제를 막론하고 그 필요성을 간과한 적은 없었으며(King, 1999), 오히려 국가의 적극적인 노동시

장 개입은 전통적으로 자유주의 국가보다는 사민주의/보수주의 국가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중

요한 것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영향 속에서 복지국가들이 노동 지향적 복지개혁을 강화해 왔다는 

점에 있다기보다, 노동의무에 대한 강조를 기존의 복지제공 시스템과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두 국가가 비슷한 수준의 노동중심적 복지프로그램 개혁을 실행했다 하더

라도, 한 국가는 급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관대한 급여를 제공하는 반면 다른 한 국가는 반대의 

경우라면, 그러한 복지개혁이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지국가

를 2가지 차원과 4가지 범주로 구분하는 것은 국가마다의 상이한 복지구성(configuration)을 보여줌으

로써 복지국가의 세밀한 변화과정을 보다 잘 포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지국가가 실제로 축소하는 

과정에 있는지, 확대 또는 경로의존적 경향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데 유용한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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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대상 국가와 연구 기간

본 연구의 분석은 기존의 복지체제론이나 ‘변화하는 복지국가’에서 주로 언급되어 온 12개 OECD 

회원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그리고 미국이다. 이렇게 대상국가를 12개 국가로 제한한 것은 무엇

보다도 안정적인 데이터의 확보가능성에 기인한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각 지표들의 표준화된 점수

를 Fuzzy Membership Score(이하 FMS)로 재조정(calibration)하기 위한 과정에는 1차적으로 대상 

국가들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활용되는데, 만약 결측치가 있게 되면 변수 내 최대값 또는 최소값에 편

의(bias)를 발생시켜 FMS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6)

한편 복지국가의 주요 제도들은 그 변화가 즉각적으로 당해년도 또는 그 다음 해에 반영되지 않는 

시차의 문제(time-lag issue)를 가지고 있어, 본 연구는 제도의 장기적인 변화역동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복지국가 변화에 관한 연구자들(Kvist, 2007; Vis, 2007)의 기간 설정과 동일한, 1985년을 기점으

로 5년 단위로 측정된 변수를 활용하였다. 다만 데이터 결측치가 있을 경우 전년도 또는 다음 년도의 

값으로 대체하였으며7), 해당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0으로 입력하였다. 또한 제도가입 기간이나 대

기기간이 길다면 접근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표준화 시 역점수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만약 해당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국가의 최대값을 부여하여 그 역점수가 가장 낮도록 설정하

였다.8)

2) 복지국가 변화의 각 차원별 변수 설정

앞서 살펴 본 복지국가 변화의 2가지 차원과 차원별 범주를 정리하면 전통적인 복지국가 형태(old 

type)는 접근성과 관대성을, 새로운 복지국가 형태(new type)는 활성화와 돌봄의 국가 책임성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각 범주는 다시 제도영역별로 세분화된 지표로 구성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6) 국가별 변수의 최대·최소값을 활용하여 표준화한다는 점에서 생성되는 지수의 상대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한 FMS를 복지국가의 절대적인 상태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7) 각 변수별 결측치의 대체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급자격을 위한 가입 또는 고용기간의 경우 독
일의 1990년을 1991년 자료로 대체했으며, 연금급여 수급율의 경우 핀란드와 프랑스, 독일 1985년은 
1984년 자료로, 프랑스 1990년은 1989년 자료로, 독일 1995년 자료는 1994년 자료로 대체하였다.

8) 단,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이 실업급여와 상병급여가 소득조사(means test)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에는 Scruggs(2007)의 제안에 따라 50%의 설명력(accounts)을 부여하였다. 이를 위해 범주별 점수
를 표준화하기 이전에 대상 국가들 중 최대값의 1/2에 해당하는 값을 호주와 뉴질랜드에 부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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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먼저 접근성은 복지급여의 수급 자격이나 규칙, 또는 적용범위와 관련된 범주로써, 제도영역별

로 살펴보면 실업과 보건의료의 경우는 수급자격을 위한 가입 또는 고용기간과 급여 수급에 요구되는 

대기기간이 설정되었으며, 노령과 관련해서는 개인표준연금 수급자격을 위한 보험가입 기간과 연금 

실 수급률(take-up rates)이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일 수 있는 점은, 연금과는 달리 실업급여와 

상병수당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적용범위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물

론 Esping-Andersen(1990)이나 Scruggs(2006) 등은 전체 노동인구 대비 제도적용 인구비율이라는 변

수를 사용하기는 하나, 이는 제도별 욕구를 가진 인구집단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급여를 받았는지를 

볼 수 있는 실 수급률과는 매우 다르다. 비록 Scruggs(2006)는 상기 두 제도에 대한 실 수급률을 계

측하여 보여주기는 하나, 결측치가 많거나 어떤 국가의 경우에는 조사되지 않아 이를 활용하기가 어

렵다. 다음으로 관대성은 급여의 수준이 개인 또는 가족의 보편적인 생활수준을 영위할 정도로 제공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급여별 소득대체율을 활용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연금제도와는 달리 실업급여와 상병수당의 경우에는 소득대체율과 수급기간을 곱한 값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두 변수를 서로 곱하는 이유는 국가별로 휴직기간이 긴 대신 소득대체율이 낮을 수 있고, 어

떤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짧은 대신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김혜원, 2007: 81). 지금까지 살펴 본 접근성과 관대성에 관한 세부 지표들은 Scruggs(2006)의 복지

수급권 비교데이터 셋(Comparative welfare entitlements datasets)을 활용하였다.

<표 1>  복지국가 변화의 차원별 변수

제도영역 세부 프로그램 접근성(accessibility) 관대성(generosity)

old 

type

실업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가입 또는 고

용기간(주)

․대기기간(주)

․수급기간 × 개인 소득대체율

노령 퇴직연금

․개인표준연금 수급자격을 위한 

보험가입 기간(년)

․연금 수급률(take-up rate)

․개인 표준소득대체율

보건의료 상병수당

․수급자격을 위한 가입 또는 고

용기간(주)

․대기기간(주)

․수급기간 × 개인 소득대체율

new 

type

활성화(activation) 돌봄(care)의 국가 책임성

노동시장 ․실업자 1인당 ALMP 지출비율 -

육아휴직, 출산휴가 -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 × 

급여의 소득대체율

보육 -
․ 0-4세 아동 1000명당 공공보

육지출(현물)

한편 새로운 복지형태로써 활성화와 돌봄을 살펴보면, 먼저 활성화는 복지국가(welfare)와 근로연

계복지(workfare)를 구분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Vis, 2007)는 점에서 변화의 주요 범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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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업인구 1인당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을 활용하는데, ‘GDP 대비 ALMP 지출 × 100 ÷ 표준화된 실업률’로 계산된다. 이는 Vis(2007)가 

활용한 활성화 정책의 계측 변수로, 그녀는 기존의 GDP 대비 ALMP 지출비율은 실업이 증가함에 따

라 순증(純增)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업인구 1인당 지출비율로 전환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

다. 마지막으로 돌봄의 국가 책임성과 관련한 지표의 구성은 크게 육아휴직/출산휴가 제도와 보육제

도를 상정하였다. Gauthier(2001)는 OECD 주요 회원국을 대상으로 모성휴가와 부성휴가 그리고 아동

양육에 대한 데이터(Comparative Maternity, Parental and Childcare Database)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앞서 관대성 범주의 구성과 같이 모성/부성휴가 기간과 휴가급여의 수준을 서로 

곱한 변수를 활용한다. 여기서 휴가급여의 수준은 평균 생산 노동자의 표준소득에 대한 대체율이 아

니라 제조업 종사 여성 노동자 임금 대비 비율이다. 또한 보육의 경우 OECD의 SOCX 데이터 상의 

현물 급여 중 Day-care 지출 비율을 0-4세 아동 1,000명당 비율로 환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적극적 노

동시장 정책 지출과 같이 보육에 대한 지출도 아동의 수(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직업경력에 영

향을 주는 0-4세 아동의 비율)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

해 UNDP의 인구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3) 복지국가의 종합점수: Fuzzy membership score

복지국가 변화의 측정은 지표의 이론적 적절성을 충족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측정방식이 체

계적이면서 변화의 역동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Ragin(2000)이 

Fuzzy set 이론에 입각하여 수립한 이념형 분석(ideal type analysis)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들어 소수의 연구자(Kvist, 1999, 2007; Vis, 2007)에 의해서만 이용된 것으로, 변화의 양적 측면과 질

적 측면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어서 복지국가 변화의 정도와 형태, 방향 등에 대한 질문을 동시에 해

결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Fuzzy set 이론을 활용하여 주요 범주별 종합점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지표를 표준화해

야 한다. 먼저 모든 변수들을 최대값과 최소값을 활용하여 0과 1사이의 점수로 표준화하고(등식 1), 

이들을 4가지 범주로 종합화할 때에는 표준화된 각 변수들의 값을 합산한 후 변수의 수로 나누어 계

산하였다(등식 2).

 

 
  ,   : 변수값,   : 최대값,  : 최소값       ----------------------------------- (1) 

   

 







  ,   : 각 차원(OA, OG, NC, NG)을 의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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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표를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 표준화하고 각각의 범주별로 하나의 점수로 통합하는 과정은 이

후 Fuzzy membership scoring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준

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했듯이 표준화하지 않은 변수의 경우 이를 calibration할 때 각 변수별 질적인 

전환점(crossover point)을 임의로 설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재조정된(calibrated) 변수

를 해석하는 데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성된 범주별 종합점수는 fsQCA의 calibrate 함수를 통해 재계산하였다. 왜냐하면 위의 등

식에 따른 표준화된 점수들의 합은 국가 간 그리고 변수 간 상대적인 위치를 보여주지만, 그것이 어

느 정도(degree)의 것인지는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0에서 1 사이의 점수로 표현된 각 

국가의 민주화점수가 있다고 할 때, 0.4점을 얻은 국가는 0.6점을 받은 다른 국가보다 민주화가 덜 되

었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그 국가가 민주국가인지 독재국가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 주

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Ragin, 2008: 19). Calibration은 완전한 멤버쉽을 갖는 정도(FI: fully in or 

full membership)와 완전히 멤버쉽이 없는 정도(FO: fully out or full non- membership), 그리고 이 

두 가지 정도의 분기점(crossover point)에 해당하는 언어적 경계를 설정하여 그에 따른 점수를 해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표준화 방식과는 큰 차이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시계열적 흐름

을 관찰함으로써 국면의 전환(phase shifts)이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복지국가 변화에 관한 본 연구에 제공하는 유용성이 크다고 하겠다. Calibration 함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FI, FO, 그리고 분기점에 해당하는 값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Ragin(2008)의 fsQCA 매뉴얼에서 제안한 방식대로 3가지 전환점(breakpoints)을 설정하

였다. 먼저 FI는 각 범주들의 95%에 해당하는 값을, FO는 5%에 해당하는 값을 설정하였다. 분기점

(crossover point)의 경우에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fsQCA의 Calibration을 통해 0에서 1사이의 

Fuzzy membership score(FMS)를 산출하는 방식은 다음 등식과 같다.

 =   ÷                          ------------------------ (3)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된 FMS의 또 하나의 장점은 점수를 언어(verbal labels)로 표현함으로써 

변화의 양상과 그 정도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등식 (3)을 통

해 형성된 관대성의 FMS가 0.99라면 우리는 그 국가는 매우 관대한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집단에 속

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연구자와 그가 활용하는 이론 및 현실 인식 등에 따라 이러한 언어표식과 점

수의 관계를 매우 다양하게 구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분기점(0.5) 이상의 점수를 평균 이상이

면 강한 멤버쉽, 평균 이하이면 낮은 멤버쉽으로 명명한다.9)

다음으로 Fuzzy set 이론에서는 몇 가지 원칙과 원리가 적용된다. 먼저 접근성(OA), 관대성(OG), 

돌봄(NC), 활성화(NV)의 값이 , , , 일 때 Fuzzy set은 각각의 부정형인 ~OA, ~OG, 

9) Kvist(2007)는 FMS가 1점이면 완전 포함(fully in), 0.84~0.99이면 거의 완전 포함(almost fully in), 

0.01~0.17은 거의 미포함(almost fully out), 0점이면 완전 미포함(fully out) 등의 9개 언어표식으로 
구분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방법은 점수 해석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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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NV를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은 부정(not)의 의미로써 실제 부여되는 값은 1- 로 

계산된다.10) 이를 Fuzzy set 이론에서는 부정의 원리(principle of negation)라고 하며,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면 다양한 이념형(ideal type)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4가지 범주와 그에 따른 4가지 

부정의 범주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복지국가는 이들을 통해 총 16가지 변화의 경우의 수를 이념적으

로(ideally) 가지게 된다.11) 이렇게 구축된 16가지의 이념형 모델들은 최소값의 원리(minimum 

principle)에 따라 계산되는데, 예를 들어 <표 2>의 case 5(OA*~OG*~NC*~NV)에서 각 범주의 값

인 ,  ,  ,   중 최소값이 case 5의 FMS가 된다. 여기서 *은 logical AND를 의

미한다. 마지막으로, 각 국가의 각 년도는 최소값의 원리가 적용된 FMS를 부여받으며, 이러한 16가지의 

최소값 중 최대값이 그 해의 최종적인 FMS가 된다. 이를 최대값의 원리(maximum principle)라 하며, 이

는 결합의 원칙(rule of union)에 따라 경우 경우 경우 경우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는 logical OR로써 각 범주별 FMS 중 최대값을 최종적인 점수로 인정하게 되

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1990년 덴마크가 case 1에서 0.20, case 2에서 0.80, … , case 16에서 0.07을 얻

었다면 최종적인 FMS는 이 중 최대값인 case 2에 해당하는 0.80이 되며, 1990년의 덴마크는 접근성과 

관대성, 그리고 돌봄의 국가 책임성 수준은 높으나 활성화 정도가 낮은 경우에 해당되고, 이러한 유형

에 포함되는 정도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여기서 는 접근성(OA)부터 활성화(NV)까지의 각 범주를 의미한다.

11) 이러한 경우의 수(number of cases)에는 기존 연구들이 파악해 온 복지체제의 전형(typical types)

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case 1은 모든 범주들이 높은 FMS를 보이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사민주의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반대로 case 9는 모든 범주의 수준이 낮은 부정적인 경우
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국가는 전통적인 자유주의 체제의 복지국가로 간주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렇게 기존 연구에 기반한 전형적인 패턴만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복지국가의 변화가 매우 
모호하여(Gilbert, 2002; Goul Andersen, 2005) 비전형적인 형태(atypical)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4가지 범주에 따른 16가지 변화의 경우의 수를 모두 상정하고, 각 
국가들이 어떤 변화의 패턴을 보이는지를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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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복지국가 변화의 경우의 수

Case
범주

이념형
접근성(OA) 관대성(OG) 돌봄(NC) 활성화(NV)

1  OA  OG  NC  NV OA*OG*NC*NV

2  OA  OG  NC ~NV OG*OG*NC*~NV

3  OA  OG ~NC ~NV OA*OG*~NC*~NV

4  OA  OG ~NC  NV OA*OG*~NC*NV

5  OA ~OG ~NC ~NV OA*~OG*~NC*~NV

6  OA ~OG ~NC  NV OA*~OG*~NC*NV

7  OA ~OG  NC ~NV OA*~OG*NC*~NV

8  OA ~OG  NC  NV OA*~OG*NC*NV

9 ~OA ~OG ~NC ~NV ~OA*~OG*~NC*~NV

10 ~OA ~OG ~NC  NV ~OA*~OG*~NC*NV

11 ~OA ~OG  NC  NV ~OA*~OG*NC*NV

12 ~OA  OG  NC  NV ~OA*OG*NC*NV

13 ~OA  OG ~NC ~NV ~OA*OG*~NC*~NV

14 ~OA  OG ~NC  NV ~OA*OG*~NC*NV

15 ~OA  OG  NC ~NV ~OA*OG*NC*~NV

16 ~OA ~OG  NC ~NV ~OA*~OG*NC*~NV

4. 분석결과

1) 기술적 분석: 분석범주별 국가 간 차이와 변화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주요 변수와 이들로 구성된 4가지 범주들에 따라 살펴본 FMS의 연도별 변

화는 <그림 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접근성(OA)의 경우,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의 접근성이 가장 높으며, 영미계열 국가인 호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까지의 아일랜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 국가들 중 가장 두

드러진 변화를 경험하는 국가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 그리고 아일랜드로, 시기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

나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접근성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일랜드는 1995년 이후 급격

한 접근성 향상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화는 비록 분기점(0.5)을 넘어서지 않아 

그 상대적 수준이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조사대상 국가들 중 가장 큰 변화의 정도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관대성(OG)의 경우에도 대체로 북유럽 국가들이 두드러지게 높은 점수를 보여주는데,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모두 분기점을 넘었으며 독일, 프랑스의 경우에도 이들 국가와 같이 상대

적으로 높은 관대성 수준을 보여준다. 또한 앞서 살펴 본 접근성과 마찬가지로 영미계열 국가들의 관

대성은 낮은 정도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소 이례적인 현상이 목격되는데, 대체로 관대한 

급여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간주되어 온 북유럽/대륙유럽 국가인 덴마크와 프랑스의 관대성 수준이 

1990년대 들어 급격하게 낮아지는 반면, 낮은 관대성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 캐나다, 영국의 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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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앞서 분석한 접근성과 연결하여 고찰해 보면, 고전

적인 복지제공 형태인 접근성과 관대성에 대한 일반적인 변화형태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덴마크는 높은 접근성과 관대성을 유지해 왔으나 대체로 관대성(급여수준과 기간)만을 변화하는 

방식으로 채택해 왔다. 대표적으로 상병급여 지급기간을 보면 1980년 156주로 프랑스, 스웨덴과 함께 

조사대상 국가들 중 가장 긴 수급기간을 보였으나 이후 꾸준히 단축되어 1988년 92주, 1990년 54주로 

단축된 반면 1980년 78%였던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1990년 68%, 2000년에는 61%로 지속적으로 낮아

졌다. 반면, 영국은 1980년 이래 26주 간 지급해 오던 상병급여를 1995년 이후 2배인 52주로 연장하면

서 관대성이 향상되어 왔다. 이는 다른 조사대상 국가들의 수급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지만, 그 변화의 정도는 가장 큰 경우에 속한다.12)

<그림 1>  국가별 접근성(OA)과 관대성(OG)의 변화

세 번째 범주인 돌봄(NC)은 다른 범주들과는 달리 전 조사기시에 걸쳐 확연히 구분되는 국가들의 

집단이 형성된다. 먼저 1985년을 기준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및 공보육에 대한 

정부지출이 타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반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과 같이 유럽대륙 국

가들과 아일랜드, 캐나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의 영미계열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낮은 돌봄의 정도

를 보인다. 이러한 분화의 경향은 2000년까지 지속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다만 노르웨이와 뉴질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돌봄 관련 서비스의 급격한 수준 향상이 목격된다. 우선 노르웨이의 경우 

1985년에는 같은 노르딕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낮은 돌봄의 국가 책임성 정도를 보였으

12)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복지제공 형태인 두 가지 범주(OA, OG)만을 가지고는 복지국가들의 다
양한 변화 패턴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 살펴볼 돌봄영역(NC)과 활성화(NV)를 함께 종
합적으로 고찰하여 복지국가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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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후 급속한 증가경향을 보이면서 1995년 이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의 증가에 기인하는데, 1980년 18주에 불과했던 휴가기간이 1993년 이후 42주로 확대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같은 노르딕 국가인 스웨덴이나 핀란드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조사대

상 국가들 중 가장 긴 휴가기간에 해당된다. 한편 아일랜드와 뉴질랜드는 1990년까지 가장 낮은 돌봄 

정도를 나타냈으나 1995년에는 다소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가, 2000년에는 독일의 돌봄 정도에 상응하

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돌봄정도 상승은 노르웨이와는 달리 공보육 지출 증

대에 기인한다는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와 프랑스도 지속적인 돌봄 정도의 향상이 두드

러진다. 이는 전통적으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낮은 국가들이 1990년대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일정한 정책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북구유럽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정도가 분기점 이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돌봄이 여전히 주요 복지국가에서 충분하게 사회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한편, 이러한 

돌봄 정도 변화의 국가 간 차이는 국가들의 수렴과 분화를 동시에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85년 낮은 

돌봄 정도를 보였던 유럽대륙 국가들과 영미계열 국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그 분화의 경

향이 뚜렷해지는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차원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활성화(NV)의 국가별 변화과정은 다른 범주들과 비교할 때 매우 역동적이다. 먼저 전

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활성화 정책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어 온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와 유럽대륙 

국가들, 그리고 심지어 아일랜드나 뉴질랜드와 같은 영미계열 국가들까지도 변화가 매우 역동적이며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사민주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1990년까지 가장 높은 정도의 활성

화 수준을 보이나, 1990년대 들어 급속히 낮아져 1995년 이후에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에 비해 그 정도

가 낮은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ALMP 지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그 이상의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다. 실제 스웨덴의 GDP대비 ALMP 지출비율은 다른 조사대상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1993년 이후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1인당 지출비율이 하락하면서 활성화의 정

도가 감소한 것이다.13) 뉴질랜드도 1985년에 노르웨이, 네덜란드와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활성

화 정도를 보였으나, 1990년 이후 그 수준이 낮아져 2000년에는 다른 영미 계열 국가들과 같이 낮은 

활성화 정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실업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취업알선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상당한 투자를 기울이면서 같은 기간 모든 조사대

상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활성화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도 정도

의 차이만 있을 뿐 활성화 정책을 활발하게 확대한 국가들이다. 이처럼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를 제

외한 대부분 국가의 활성화 정도가 시기적으로 매우 급격한 변화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들 국가들이 

접근성, 관대성, 돌봄 보다는 실업자 대상의 교육훈련이나 재취업 프로그램과 같은 적극적인 조정방식

13)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활성화 지표가 실업 인구 1인당 ALMP 지출비율을 활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다 현실적인 활성화 정책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실업률을 통해 재계산된 본 연구의 지표가 더 나은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단순 GDP 대비 
ALMP 지출 비율만을 비교하면, 스웨덴은 높은 활성화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스웨덴
의 높은 실업률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OECD(2003: 
193-4)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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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림 2>  국가별 돌봄(NC)과 활성화(NV)의 변화

이상에서 살펴 본 국가별 범주의 양상과 국가 간 동일성과 차이의 특징적인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복지제공형태(OA, OG)에 있어서는 북유럽 국가들이 다른 유럽대륙 국가나 영

미계열 국가에 비해 모두 높은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럽대륙 국가들은 두 범주에 있

어 각기 상이한 방식의 접근형태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접근성에 있어 북유럽 국가들

보다 높은 정도를 보이지만, 급여의 관대성은 대체로 분기점 이하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프랑스는 접근성이 낮은 반면, 관대성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영미계열 국가들의 분화형태

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의 접근성은 대상 국가들 중 가장 낮지만, 관대성은 꾸준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국은 접근성이 높은 정도로 상승하고 있지만 급여의 관대성은 그 증가세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둘째, 새로운 복지제공형태(NC, NV)의 경우에는 두 범주 간 

유사성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 이를 분리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돌봄은 대체로 뚜렷한 군집화 

경향을 보인다. 스웨덴과 덴마크, 그리고 1995년 이후 노르웨이는 돌봄의 정도가 가장 높아 1.0에 가

까운 FMS를 보이고, 유럽대륙 국가들과 영미계열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돌봄의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돌봄에 대한 국가 간 차이가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복지국가들이 돌봄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기존의 돌봄제공 방식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돌봄이 다소 안정적인 

형태를 보이는 반면, 활성화의 경우에는 기존 복지체제에 따른 형태구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역

동적이면서도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물론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들이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급격한 변화의 양상이 두드러지며, 2000년에는 네덜란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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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정도가 이들 국가들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뉴질랜드는 조사 기간 초반에는 일정 

정도 높은 활성화 수준을 보였으나 급격히 하락하여 호주, 영국, 캐나다 등과 같이 낮은 활성화 정도

를 보인다. 이렇게 접근성, 관대성, 돌봄보다 활성화의 정도가 시계열적으로 훨씬 역동적인 형태를 띠

는 것은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이 활성화 전략을 유연하게 활용해 왔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초적인 현황은 복지국가 변화가 일차원적인 형태(제도적-잔여적, 복지-비복지)로 나타난

다기보다 매우 다양하게 분화된 양상을 보인다는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각 국가들의 범주별 

변화양상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복지국가 변화의 역동성을 보다 밀도있게 조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다음 마지막 소절에서는 다차원적으로 고찰한 복지국가의 변화를 통해 

실제 각 복지국가들이 어떠한 경로를 밟아왔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이는 지난 30년간 지속되어 온 복

지국가 축소, 확대 또는 경로의존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축소? 확대? 체제전환? 혹은 경로의존?

그렇다면 복지국가는 어떠한 변화과정을 경험해 왔으며 그 변화의 결과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Fuzzy set 접근방식을 통해 계산된 범주별 FMS를 앞서 소개한 3가지 

원리(부정의 원리, 최소값의 원리, 최대값의 원리)에 입각하여 16가지 이념형을 구축한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각 지표들을 범주별로 표준화한 후 단순히 calibration을 취한 범주별 FMS 현황을 복지국가 변

화과정의 이념형으로 구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정의 원리에 따라 각각의 FMS에 1- 의 

값을 부여한다. 다음으로, 연도별로 부여된 각각의 값들을 <표 2>의 이념형에 따라 배열한 뒤 그 중 최

소값을 그 이념형의 FMS로 삼는다. 이로써 개별 국가는 4개년도에 걸쳐 총 16개의 이념형별 점수를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최대값의 원리를 적용하여 각 년도별 16가지 이념형의 FMS 중 최대값을 그 

해의 최종 FMS로 인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범주별 FMS와 각 점수와 부정의 원리를 적용

한 점수를 앞서 제시한 <표 2>의 이념형에 따라 배열해 보면, 1985년 case 1(OA*OG*NC*NV)의 

FMS는 최소값의 원리에 따라 0.89가 되고, case 2(OA*OG*NC*~NV)의 값은 0.03이 된다. 이렇게 

스웨덴 1985년의 FMS가 이념형에 따라 16가지로 부여되면, 이 값들 중 최대값인 0.89가 1985년 스웨

덴의 최종적인 FMS가 되며, 그 값을 가지는 case가 그 해의 스웨덴 복지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부록 1>은 이렇게 구축된 각 국가, 각 연도별 16가지 이념형의 시계열적인 FMS 변화과정을 보여준

다. 굵게 처리된 값이 최종적인 FMS인데, 스웨덴은 분기점(0.5)을 넘는 값들이 모두 case 1에 집중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스웨덴 복지국가는 접근성, 관대성, 활성화, 그리고 돌봄의 국가 

책임성이 모두 높은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는 변화의 정도와 방향도 보여주는데, 

1985년 0.89, 1990년 0.92로 매우 높은 멤버쉽 정도14)가 1995년 이후에는 0.63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복지차원에서 높은 복지제공을 보이던 전통적인 사민주의적 복지제공이 1995

14) 멤버쉽 정도란 그 이념형에 속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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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들어 질적으로 변화해 왔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case로 이동하지 않고 동일한 

이념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질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복지국가가 강고한 경로의존적 경향

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전체 조사 대상 국가들의 변화과정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복지국가 변화의 16가지 이념형에 따라 계산된 FMS값으로 개별 복지국가의 질적 차이

와 정도, 그리고 변화방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복지국가의 변화가 시계열적으로 어

떤 과정을 겪어 왔으며 그것이 소위 축소의 과정인지 확대, 체제전환 또는 경로의존의 특성을 보이는

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전통적인 복지국가로 간주되는 북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전통적인 사민주의의 이념형으로 간

주되는 case 1(OA*OG*NC*NV)을 경험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먼저 덴마크의 

경우 비록 1985년과 1990년에는 case 2의 이념형을 보여 대체로 활성화의 노력이 떨어진 복지국가의 

형태를 보이지만 1995년 이후에는 다른 북구 유럽과 같은 case 1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비

록 전반적인 체제전환이나 복지확대로 해석하기에는 어렵지만, 90년대 들어 실업인구에 대한 덴마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노르웨이는 지속적으로 case 1의 이념형에 보

여준다. 그러나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0.51에서 0.60을 보여 완전하게 사민주의형(case 1)에 속한

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은 이들 중 가장 높은 정도의 멤버쉽 점수를 보여주기는 하나, 

90년대 들어 case 1의 멤버쉽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북유럽 국가들은 

안정적으로 case 1의 경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향성은 1990년대 북유럽 국

가들의 경기침체와 세계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복지체제가 정도 상의 변화만 있을 뿐 급격한 

전환이나 뚜렷한 축소 혹은 확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는 북유럽 국가

들에 있어 변화란 대체로 경로의존의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북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대륙유럽 국가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변화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그 

정도도 낮아 혼재된 특성을 보인다. 먼저 프랑스의 경우에는 1990년까지 접근성과 관대성 정도가 높

은 case 3의 특성을 약하게 가지고 있었으나, 1995년과 2000년에는 접근성의 정도가 떨어지면서 case 

13으로 멤버쉽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case 3과 13 모두 멤버쉽 정도가 낮아 극적인 변

화 패턴을 보인다고 볼 수는 없지만, 1990년대 들어 프랑스의 복지개혁이 기존 복지제도가 요구해 온 

수급자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독일은 조사대상 국가들 중 유일하

게 분기점에 걸쳐있는 변화경향을 보이는데, 1985년의 경우 case 3(OA*OG* ~NC*~NV)과 

13(~OA*OG*~NC*~NV)의 멤버쉽을 보인다. 그러나 1990년에는 활성화의 정도가 증가하면서 case 

4(OA*OG*~NC*NV)의 특성을 약하게 보이다가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다시 case 3에 다소 포함되

는 정도의 양상을 이어간다. 비록 독일의 변화가 낮은 정도로 나타나기는 하나, 이는 독일의 주요한 

변화 대상이 접근성과 활성화 정책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네덜란드도 멤버쉽이 약한 정도로 이동하

는 경향을 보인다. 1985년에는 접근성을 제외한 모든 범주에서 낮은 정도를 보이는 case 5에 다소 포

함되었으나 1990년과 1995년에는 활성화의 정도가 증가하면서 case 6으로, 그리고 2000년에는 그보다 

더 낮은 정도로 관대성이 향상된 case 4의 멤버쉽을 갖는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 1985년과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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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case 6의 FMS가 각각 0.48과 0.49로 분기점에 근접한 정도를 보여 다소 일관된 멤버쉽의 모

습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영미계열 국가들은 영국을 제외하면 모든 범주(접근성, 관대성, 돌봄, 활성화)의 정도

가 낮은 case 9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주, 캐나다, 미국은 FMS의 변화 정도도 미약하고, 

case 9를 제외한 모든 case에 있어 매우 낮은 FMS를 보이는데, 이는 이들 국가들의 복지변화가 북유

럽 국가와 같이 강력한 경로의존의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2000년 아일랜드와 1985년 

뉴질랜드는 낮은 수준의 변화를 경험하는데, 이 두 경우 모두 활성화의 증감으로만 변화가 나타난다

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영미 계열 국가들 중 영국만이 유일하게 다른 멤버쉽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영국은 case 5에서 다소 높은 FMS를 보이는데 이는 접근성을 제외한 모든 범주가 낮은 경우

로, NHS와 같은 보편주의적 복지제도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 <그림 1>을 보면 영국의 

접근성 정도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에 이어 대체로 높은 국가군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념형을 통해 살펴 본 개별 복지국가의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sping-Andersen(1990)의 복지체제의 특성들이 어느 정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접근성, 관대성, 

돌봄 그리고 활성화의 측면에서 살펴 본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사민주의체제의 국가들은 4가지 범주

에서 모두 높은 정도의 수준을 보이는 반면(case 1), 자유주의체제의 국가들은 모두 낮은 정도를 보여

준다(case 9). 반면 보수주의 국가들은 대체로 멤버쉽 점수가 낮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이념형

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case 3, 네덜란드는 case 6의 특성으로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유럽 대륙 국가들이 변화압력에 상이하게 적응해 왔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수급자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독일은 활성화 정도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리고 네덜란드는 활성화 정도와 미약하게나마 관대성을 변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사민주의와 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들의 이와 같은 변화 패턴은 경로의존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사민주의 국가들과 자유주의 복지국가들은 

일관되게 하나의 이념형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김연명(2004)이나 Pemple(1998), Hall(1993) 등

이 언급한 급격한 체제전환은 전체 조사대상 국가와 기간에 걸쳐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복지국가

들의 변화가 ‘없다’는 단정이라기보다, 질적인 변화가 감지되기는 하나 그것이 패러다임적 전환이나 

질적 임계점을 넘었다는 확인으로 나아갈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변화의 가능성이 특정한 패턴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범주에 따

라 16가지의 경우의 수를 이념형으로 설정하고 각 복지국가들이 어떤 변화의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시

계열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16개 중 절반에 가까운 7개의 경우(case 7, 8, 11, 12, 14, 15, 16)는 어

떠한 국가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전체 48개 시계열 중 단 1개년에만 멤버쉽이 나타나는 경우도 나타

난다. 이렇게 적용되는 이념형과 그렇지 않은 이념형 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나타난다. 먼저 낮은 

관대성과 높은 돌봄의 국가 책임성이 병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조사 대상 복지국가들 중 어떠한 

국가도 낮은 복지수준(급여 관대성) 상태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돌봄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경우

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일정한 함의를 제공한다. 최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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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인 데에는 정책들이 양육비용의 과부담, 가정 내 성역할과 돌봄노동의 공백 문제 등에는 관심

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복지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돌봄 서비

스를 확대 지원하려는 정책은 기존 복지국가의 변화과정에 대한 관찰에 기초해 볼 때, 그리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공통점은, 낮은 접근성과 높은 활성화가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는 점이다. 전통적인 복지제공 형태인 접근성은 급여수급을 위한 제도가입이나 기여의 기간을 말하는

데, 접근성이 낮다(수급 조건이 엄격하거나 가입조건이 많은 경우)는 것은 급여에 대한 사회권의 발

달 수준이 낮고 고용 여부가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체계를 가진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고

용의 유연화와 고용-비고용 간 구분이 엄격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활성화 정책이 발달할 소지는 적

다고 하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비교사회정책 연구에서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는 복지국가 축소논쟁의 중심에는 복

지국가의 변화와 관련한 ‘종속변수의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적절성, 다차원

적 관점, 그리고 변화의 정도 및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의 복지국

가 변화 논의에서 거론되는 돌봄의 문제나 권리와 의무의 혼합에 대한 검토들도 종속변수로써 복지국

가 측정에서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12개 OECD 주요 회원국을 중심으로 

기존 이론에 입각하여 복지국가를 2가지 차원과 4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질적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Fuzzy set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복지국가의 변화를 이념형별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록 그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각 복지국가는 독특한 변화의 과정을 

경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떠한 국가도 모든 범주에서 안정적인 변화 패턴을 보이는 국가는 

없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접근성과 관대성, 돌봄의 국가책임에 있어 시계열적인 안정 상태를 보였

지만 활성화 정책은 일정 수준 변화의 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범주의 종류와 

정도상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곧 복지국가의 변화란 지출의 

규모와 같은 단일 차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왜 국가마다 이러한 변화 패턴들이 나타나며, 그것이 복지국가 전반에 일반화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16가지 이념형을 통해 살펴 본 복지국가의 변화는 기존 복지체제 

논의를 일정 정도 보완한다. 대체로 사민주의 복지체제 국가들은 4가지 범주에서 모두 높은 정도를 

보이는 반면, 자유주의체제는 낮은 정도로 일관되는 양상을 보인다. 비록 보수주의 국가들은 멤버쉽 

점수가 낮지만, 대체로 유사한 이념형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특히 사민주의와 자유주의 국가

들이 시계열적으로 일관된 이념형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들의 변화란 질적인 측면의 변화일 뿐 

패러다임적 전환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16개의 이념형 중 절

반에 가까운 7가지 이념형은 어떠한 국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낮은 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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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높은 돌봄, 낮은 접근성과 높은 활성화가 병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돌봄의 문제나 시민권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최근의 시도에 대해 일정한 함의를 제공한다. 즉 급여의 관대성 수준이 낮거나 노동

시장의 진출입이 급여수급의 결정적 조건으로 작용한다면 최근의 돌봄부재의 문제나 실업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 변화의 인과관계를 예측하려는 것이라기보다, 복지국가 발달과 변화에 관한 논

쟁을 주도했던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재까지의 변화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이론적 적절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차원성에 대한 해석과 측정방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

나 본 연구가 가지는 몇 가지 한계에 대해 밝혀둘 필요는 있겠다. 먼저 복지국가의 다양한 차원을 구

축하고 종합 점수화하는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지표와 자료의 확보에 집중한 나머지, 실업급여와 상

병급여의 적용범위나 취학 전 아동의 공보육시설 등록률과 같은 범주별 주요 변수는 고려하지 못하

고, 대상 국가와 연도에 있어서도 제약을 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를 우리나라의 복지발달 경로와 

함께 고려하지 못한 점도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여년 간 진행된 복지국가 발달

과 변화에 관한 논의들을 일정 정도 극복하고자 했던 본 연구의 시도와 그에 따른 함의는 ‘복지국가 

변화의 다양성’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 또 다른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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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복지국가 변화의 경우의 수에 따른 각 국가들의 FMS(fuzzy membership scor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호주

1985 0.04 0.04 0.04 0.04 0.23 0.05 0.05 0.05 0.77 0.05 0.05 0.04 0.04 0.04 0.04 0.05 

1990 0.04 0.05 0.05 0.04 0.20 0.04 0.05 0.04 0.80 0.04 0.04 0.04 0.05 0.04 0.05 0.05 

1995 0.05 0.05 0.05 0.05 0.20 0.14 0.05 0.05 0.80 0.14 0.05 0.05 0.05 0.05 0.05 0.05 

2000 0.04 0.04 0.04 0.04 0.20 0.08 0.06 0.06 0.80 0.08 0.06 0.04 0.04 0.04 0.04 0.06 

캐나다

1985 0.08 0.16 0.22 0.08 0.31 0.08 0.16 0.08 0.69 0.08 0.08 0.08 0.22 0.08 0.16 0.16 

1990 0.08 0.16 0.26 0.08 0.27 0.08 0.16 0.08 0.73 0.08 0.08 0.08 0.26 0.08 0.16 0.16 

1995 0.08 0.15 0.25 0.08 0.25 0.08 0.15 0.08 0.69 0.08 0.08 0.08 0.31 0.08 0.15 0.15 

2000 0.08 0.15 0.23 0.08 0.23 0.08 0.15 0.08 0.72 0.08 0.08 0.08 0.28 0.08 0.15 0.15 

덴마크

1985 0.28 0.72 0.08 0.08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6 0.06 0.06 0.06 0.03 

1990 0.20 0.80 0.05 0.05 0.05 0.05 0.10 0.10 0.05 0.05 0.07 0.07 0.05 0.05 0.07 0.07 

1995 0.68 0.32 0.05 0.05 0.05 0.05 0.16 0.16 0.05 0.05 0.09 0.09 0.05 0.05 0.09 0.09 

2000 0.64 0.13 0.06 0.06 0.06 0.06 0.13 0.36 0.06 0.06 0.11 0.11 0.06 0.06 0.11 0.11 

프랑스

1985 0.08 0.29 0.64 0.08 0.13 0.08 0.13 0.08 0.13 0.08 0.08 0.08 0.36 0.08 0.29 0.13 

1990 0.12 0.29 0.64 0.12 0.12 0.12 0.12 0.12 0.12 0.12 0.12 0.12 0.36 0.12 0.29 0.12 

1995 0.20 0.29 0.45 0.20 0.12 0.12 0.12 0.12 0.12 0.12 0.12 0.20 0.55 0.20 0.29 0.12 

2000 0.33 0.40 0.43 0.33 0.36 0.33 0.36 0.33 0.36 0.33 0.33 0.33 0.57 0.33 0.40 0.36 

독일

1985 0.10 0.26 0.5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50 0.10 0.26 0.10 

1990 0.26 0.26 0.47 0.53 0.13 0.13 0.13 0.13 0.13 0.13 0.13 0.26 0.33 0.33 0.26 0.13 

1995 0.26 0.26 0.57 0.43 0.12 0.12 0.12 0.12 0.12 0.12 0.12 0.26 0.30 0.30 0.26 0.12 

2000 0.26 0.26 0.52 0.48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25 0.25 0.25 0.25 0.15 

아일랜드

1985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82 0.08 0.08 0.08 0.17 0.08 0.17 0.18 

1990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82 0.12 0.12 0.12 0.12 0.12 0.12 0.18 

1995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78 0.20 0.20 0.11 0.11 0.11 0.11 0.22 

2000 0.07 0.07 0.07 0.07 0.42 0.48 0.29 0.29 0.42 0.52 0.29 0.07 0.07 0.07 0.07 0.29 

네덜란드

1985 0.29 0.29 0.43 0.43 0.52 0.48 0.29 0.29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1990 0.31 0.31 0.41 0.41 0.43 0.57 0.31 0.31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1995 0.40 0.40 0.43 0.43 0.43 0.57 0.40 0.4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2000 0.49 0.09 0.09 0.51 0.09 0.49 0.09 0.49 0.08 0.08 0.08 0.08 0.08 0.08 0.08 0.08 

뉴질랜드

1985 0.05 0.05 0.11 0.11 0.23 0.23 0.05 0.05 0.43 0.57 0.05 0.05 0.11 0.11 0.05 0.05 

1990 0.05 0.05 0.10 0.10 0.22 0.22 0.05 0.05 0.76 0.24 0.05 0.05 0.10 0.10 0.05 0.05 

1995 0.10 0.10 0.10 0.10 0.11 0.11 0.11 0.11 0.80 0.20 0.11 0.10 0.10 0.10 0.10 0.11 

2000 0.09 0.09 0.09 0.09 0.12 0.12 0.12 0.12 0.71 0.12 0.12 0.09 0.09 0.09 0.09 0.29 

노르웨이

1985 0.58 0.42 0.38 0.38 0.25 0.25 0.25 0.25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1990 0.51 0.49 0.23 0.23 0.23 0.23 0.30 0.30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1995 0.60 0.40 0.07 0.07 0.07 0.07 0.34 0.34 0.07 0.07 0.07 0.07 0.07 0.07 0.07 0.07 

2000 0.53 0.47 0.09 0.09 0.09 0.09 0.25 0.25 0.08 0.08 0.08 0.08 0.08 0.08 0.08 0.08 

스웨덴

1985 0.89 0.03 0.03 0.10 0.03 0.04 0.03 0.04 0.03 0.04 0.04 0.11 0.03 0.10 0.03 0.03 

1990 0.92 0.01 0.01 0.04 0.01 0.04 0.01 0.07 0.01 0.04 0.07 0.08 0.01 0.04 0.01 0.01 

1995 0.63 0.37 0.07 0.07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14 0.07 0.07 0.14 0.05 

2000 0.72 0.28 0.08 0.08 0.08 0.08 0.11 0.11 0.08 0.08 0.11 0.14 0.08 0.08 0.14 0.11 

영국

1985 0.08 0.11 0.14 0.08 0.60 0.08 0.11 0.08 0.40 0.08 0.08 0.08 0.14 0.08 0.11 0.11 

1990 0.12 0.13 0.14 0.12 0.80 0.12 0.13 0.12 0.20 0.12 0.12 0.12 0.14 0.12 0.13 0.13 

1995 0.07 0.13 0.20 0.07 0.80 0.07 0.13 0.07 0.18 0.07 0.07 0.07 0.18 0.07 0.13 0.13 

2000 0.08 0.16 0.22 0.08 0.78 0.08 0.16 0.08 0.18 0.08 0.08 0.08 0.18 0.08 0.16 0.16 

미국

1985 0.05 0.05 0.08 0.05 0.08 0.05 0.05 0.05 0.87 0.05 0.05 0.05 0.13 0.05 0.05 0.05 

1990 0.05 0.05 0.08 0.05 0.08 0.05 0.05 0.05 0.76 0.05 0.05 0.05 0.24 0.05 0.05 0.05 

1995 0.04 0.05 0.06 0.04 0.06 0.04 0.05 0.04 0.72 0.04 0.04 0.04 0.28 0.04 0.05 0.05 

2000 0.05 0.05 0.06 0.05 0.06 0.05 0.05 0.05 0.74 0.05 0.05 0.05 0.26 0.05 0.05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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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atory Measuring the Welfare State Change

Kim, Kyo-Seong

(Chung-Ang University)

Kim, Seong-Wook

(Chung-Ang University)

This paper offers an alternative approach to measure the welfare state change 

by using fuzzy-set methodology. The fuzzy-set method is particularly useful for 

assessing change across a limited number of cases, and that it can help to 

translate interval fuzzy membership scores into verbal qualifiers. Applying the 

measurement of welfare state change, four sets(accessibility, generosity, activation, 

state's care responsibility) in two dimensions(old and new social risks) have been 

identified, which reflect theoretical importance. The analysis sets out fuzzy 

membership scores for 12 OECD countries in the 16 possible welfare state ideal 

types. This paper found that each country has its own strategies to deal with the 

changes, however, the changes are not dramatic or a qualitative one. This does 

not mean that there are no changes, but that are no paradigm shifts or path 

breaking in the welfare state changes. 

Key words: welfare state, dependent variable problem, social policy, OECD 

countries, fuzzy set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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